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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Doing Cooperative Business Report)』의 

방법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의 의뢰에 따라 네덜란드 틸뷔르흐대학교 TIAS 경영사회대학원

(TIAS School for Business and Society, 이하 “TIAS”)이 작성하였다. 작성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방법론적 문제와 실천적, 경험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다. 특히 전 세계 협동조합의 ‘지원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필요했다. ‘지원환경’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진 복잡

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실천적 오해와 규범적 가치평가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TIAS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마다 ICA의 국가별 전문가 및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소중한 의견과 건설적 

피드백을 받았다. 물론 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TIAS에 있다. 우리는 가치평가에서 자유로

운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위해 검증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참고문헌 및 정량적 데이터를 바

탕으로 실제 사례, 주장,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에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와 정보, 실천적으로 적용 가

능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했다. 

우리는 여러 협동조합과 정책당국이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성과 및 지원환경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새로운 변화를 수치와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 보고서가 권고

하는 데이터 및 정보기반 접근법은 협동조합 커뮤니티가 협동조합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협동조합 기업환경

보고서』가 각국 지원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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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범위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ICA의 계

획에 따라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협동조합의 지원환

경을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지원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구

성요소를 가진 개념이다. 여러 방법론적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했던 것은 

개념적 정의로,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지원환경이란 국가, 정부, 사회가 협동조합 7원칙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지원환경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

전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7

원칙이 실제로 적용, 준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

원환경은 개념적 정의보다 조작적 정의[역주-수치로 측정 가능한 세부요소에 의한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 보고서는 실제 사례, 관련 문헌의 검토, 각국 

협동조합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지원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를 상세

히 소개하고, 지원환경과 협동조합 부문의 주요 변화를 국가별, 산업별로 기록, 측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지원환경은 자연히 협동조합의 유형과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협동조합 형태

의 다양성과 지속적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특성, 지역사회 이익에 대한 관심, 새로운 자본조달 모델 등의 주요 문제에 관해 지

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협동조합 제5원칙),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여(제7원칙) 등의 준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폭

넓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Atherton et al., 2012).

1.2 요약 및 주요 발견

이 절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어떤 국가에서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성과의 확산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사회경

제적 위기는 협동조합과 같은 자조조직이 등장하고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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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영역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협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통의 이

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성장시켜 자신들의 복리와 안녕을 증

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대가 존

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가는 규범,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관습체계’(institutions)[역주-법

률 및 정책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적 환경’과 구별하기 

위해 원문의 작은따옴표를 그대로 살려 ‘관습체계’로 옮김]와 해당 국가의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에 달려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신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Lissowska, 2012). 관습체계 및 제도적 환

경의 여러 구성요소들은 어떤 국가의 환경이 협동조합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종합

적으로 결정한다. 여러 국가는 과거 및 현재의 ‘관습체계’(가치, 규범, 태도, 규칙, 습

관, 관례),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주 먼 과거에 기원을 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정책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충족되지 않는 필

요가 존재하고 전반적인 제도적 여건상 신규 또는 기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7원

칙과 6대 가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면 내부 거버넌스 작동의 전제조건이 만족된

다. 우호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협동조합

이 성장하고, 조합원 가입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기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면 협동조합이 쇠퇴한다. 정리하자면 어떤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부문 전체가 시

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성과, 규모는 궁극적으로 모든 관습체계, 제도적 환경 전반, 

협동조합 내부 거버넌스의 작동에 의해 결정된다. 

제3장에서는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원환경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본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 역사가 

존재했고 그 기원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협동조합에 관

한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동

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필수적 요소다. 어떤 조직 형태에서든 

신뢰는 규제 메커니즘의 작동 및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

으로 개인적,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는 관계망, 상호성, 신뢰, 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

성된다(Coleman, 1988). 국가별 특징,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제도적 요인 역시 지

원환경에 장기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Hofstede, 1991). 

오늘날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기본체계와 세금제도는 서로 연결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Van der Sangen, 2015). 따라서 협

동조합의 법적 처우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법적 기본체계 중에서 협동조합

의 설립이나 운영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협

동조합법(존재할 경우)의 요소들은 국가에 따라 협동조합 발전에 긍정적, 부정적 영

향을 모두 줄 수 있다. 독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설명일 수 있겠지만 특정한 법적 

측면의 영향은 제도적 환경의 여타 구성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 사

이에서는 협동조합법의 유연성이 높을 경우 협동조합 내부 거버넌스의 건전한 발

전에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법률과 세제상 반

드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Brusselaers et al., 2012).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정책적 여건에 관해서도 비슷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기존의 몇몇 부분적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의 정책과 협동조합

의 성과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어떤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부문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확고한 결론은 

새로운 혹은 기존의 협동조합법과 정책의 영향은 개별 사례와 국가 차원에서 별도

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갖 유형의 협동조합은 각각의 스토리와 배경을 가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만 의미 있고 유용한 통찰과 정책 권

고를 도출할 수 있다. 

제3장의 분석을 보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의 한계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무료 지원 서비스, 경쟁법 및 노동법 적용 면제, 세제혜택 등의 우대를 

받을 경우 시장 여건의 교정이 아니라 왜곡이 발생하고,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

기 위해 설립되는 ‘유사 협동조합’에 의해 제도가 오용될 수 있다(Münkner, 2002).

제4장에서는 각국의 지원환경에 대해 의미 있고 비교 가능한 지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결론은 구체적 사

“일반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사회경제적 위기는 협동조

합과 같은 자조조직이 등장하

고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다”

“어떤 협동조합 또는 협동

조합 부문 전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성과, 규모

는 궁극적으로 모든 관습체

계, 제도적 환경 전반, 협동

조합 내부 거버넌스의 작동

에 의해 결정된다.”

“협동조합법과 정책의 영향

은 개별 사례와 국가 차원

에서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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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제도적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공개된다 해도 

결론은 동일하다.

제5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성과 및 확산과 지원환경의 구성요소가 어떤 관계를 갖는

지 조명하기 위해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조합하여 제시한다. 우리는 이와 같

은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 데이터가 있는지 조사했다. 데이터

베이스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협동조

합의 제도적 환경과 그 구성요소에 관해 당장 활용할 만한 기존의 글로벌 데이터베

이스는 없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다. 협동조합의 여건을 결정하는 입법부, 재무 관

련 법제, 역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각국 협동조합의 구체적 특성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틀을 직접 설계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Law』(Cracogna, Fici and Henrÿ, 2013)에서 분석된 

33개국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성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평가했다.1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 세제,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배구조에 관한 국가별 주요 특

징을 <부록 1~4>에 요약했다. 이러한 분석은 당연히 향후 보완 및 수정될 수 있다. 국

가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법제에 수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외에 전체에 해당하

는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각국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이론적 판

단과 실질적 상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협

동조합법이 서류상으로 올바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 맞는 것은 아

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초적 연구는 

향후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의 기반이자 추가 논의를 위한 풍부한 토대가 될 

것이다.

검증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의 유

용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

계 데이터를 조사하는 한편 지원환경 구성요소의 정량적 대리지표를 파악하고자 

1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캐나

다, 콜롬비아, 터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했다.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동조합의 성과와 다양한 지원환경 구성요소 사이의 관

계에 대해 통계적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한 실증연구를 실시한다면 협동조합의 성

과 전반과 지원환경의 어떤 구성요소가 의미 있는 긍정적/부정적 상관관계를 가

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에 관한 데이터로는 『세계협동조합센서스

(Global Census on Cooperatives)』(UNDESA, 2014)가 일부 결함이 있지만 현재

까지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협동

조합경제지수(Cooperative Economy Index, 이하 “CEI”)는 개별 국가의 협동조합 

성과 전반에 대한 대략적 근사치다.²

우리는 지원환경에 관한 자료조사, 학술문헌 검토, 각국 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소스를 발견했다. 이어 협동조합 지원환경

의 연성 구성요소에 관해 통계적 수치가 존재하는 제도적 요인 및 ‘관습체계’의 정

량적 대리지표를 수집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소스로는 1) 호프스테더 지

표(Hofstede indicator), 2)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3) 세계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ex), 4)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5) 지니계수(Gini Coe�cient), 6)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 등이 

있다.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

트된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 국가에 관해 수집된 지표는 26개다. 각 절에서는 이

러한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고 협동조합 성과의 대리지표가 이러한 지표들

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상관관계가 예상대로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상관계수를 계산했다. 결

과를 보면 적지 않은 지원환경 지표가 특정 국가의 협동조합 성과와 긍정적/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만으로 두 변수 중에서 어

느 쪽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협동조합 성과의 

개선이나 악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협동조합 성과의 개선이 제도적 환경의 개선

이나 악화로 나타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은 외부 환경

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 즉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지원환경의 특정 지표에 변화가 발생할 경

2 협동조합경제지수는 3가지 비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1) 총인구 대비 협동조합 조합원 수, 2) 총인

구 대비 협동조합 부문 고용인원, 3) 국내총생산(GDP) 대비 협동조합 부문 연 매출.　

“국가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법제에 수많은 차이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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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협동조합의 성과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그 역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

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지금부터 긴밀히 관찰하고 모든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

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작다(예를 들어 호프스테더의 권력간격지수가 나쁜 경우). 권력간격지수의 증

가는 협동조합의 환경 악화, 다시 말해 전반적 안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 역으로 어떤 국가가 건강한 협동조합 경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간격지수가 개선된

다고 볼 수도 있다.

•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업환경(예를 들어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가 높은 경우)은 높은 협

동조합 성과와 연관성이 있다. 기업환경지수의 개선은 협동조합의 여건도 개선된다는 신

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으로 활발한 협동조합 운동을 포함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조직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어떤 국가의 기업 환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는 해석도 배제할 수 없다.

• 좋은 거버넌스(세계은행 거버넌스지수가 높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성과와 긍정적 상관관

계가 있다. 거버넌스가 개선될 경우 협동조합의 일반적 여건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다. 역으로 협동조합 경제가 건강할 경우 좋은 거버넌스 관행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효

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예를 들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가 나쁜 경우)은 협동조합

의 성과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부패 수준이 높게 인식될 경우 협동조합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협동조합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어떤 국가의 부패 수준 감

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기준)과 협동조합의 성과 사이에는 매우 큰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협동조합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 경제

가 협동조합 7원칙을 모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우 불평등 감소와 형평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어떤 국가의 전반적 민주주의 수준과 협동조합의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지수 기준). 다시 말해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협

동조합은 비옥한 토양을 가지게 된다. 역으로 협동조합 부문이 성장하면서 민주주의 수준

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1.3 한계

이 보고서의 한계 몇 가지를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정량적 분석은 국가별 합산 수

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협동조합 부문 간, 개별 협동조합 간 차이는 드

러나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 성과의 지표로 CEI를 사용하여 다양한 협동조합 유

형과 부문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종합지수에 통합했다. CEI의 기반이 되는 정보들

은 질적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의 협동조합 전체를 가장 포괄적으

로 보여주는 데이터임이 분명하다. 협동조합의 성과와 확산에 대해 더 정확하고 포

괄적인 측정치가 있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과에는 조합원에 대한 혜택, 제품의 품질 등 CEI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제도적 환경에 관한 다른 지표들 역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국가 내의 인구집단 간, 지역 간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한계는 데이터의 역사성 부족과 주기적 업데이트의 부재다. 공개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협동조합 경제

의 ‘현재’ 규모다. CEI는 가장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추세와 향후 협동조합의 발전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례

로 유럽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의료, 돌봄, 교육, 고용, 주거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근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본다. 각국 정부의 급격한 재정 긴축, 유럽 

여러 국가의 실업률 상승, 인구구성의 변화(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

시 데이터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가 아직 작은 편인

데다 수가 많지 않아 통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

에서 협동조합의 성과가 낮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실제 시장에서의 지위와 조합원

에 대한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Brusselaers et al., 2014).

“적지않은 지원환경 지표가 

특정 국가의 협동조합 성과

와 긍정적/부정적 상관관

계를 갖는다.”

“지난 수십 년간의 추세와 

향후 협동조합의 발전과 과

제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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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우호적/비우호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기본

적 틀을 개발했다(<개념도 1>). 이는 사실 윌리엄슨(Williamson)의 ‘제도경제학

(Economics of Institutions)’(Williamson, 2000) 개념을 변형한 것이다. 분석은 

기본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떤 국가에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있

는가? 협동의 근본적 이유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수요의 존재와 조합

원 사이의 결속력 및 동질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이라면 수익이 

제한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고객 집단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존속의 필요조건

으로 인식된다(Defourny and Develtere, 2009). 조합원 사이의 결속력은 협동이 

당장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얼마나 존재하

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거시사회적, 거시경제적 변수와 직접 연관된다. 그러나 협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향에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역시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수요의 인식은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가입 및 유지의 (충분조건은 아니

지만) 필요조건이다. 여기서 ‘충족되지 않는’ 수요(혹은 시장 실패나 배제)는 인구집

단, 경제부문, 국가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어떤 국가에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거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관습체계’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협동조합 

모델이 유효하지 않거나 활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Groeneveld, 2012). 이는 손

에 뚜렷이 잡히지 않는 요인으로, 최근이나 먼 과거에 기원을 두고 있을 수 있다. 가

치, 규범, 태도, 규칙, 습관, 관례, 즉 ‘관습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Gijselinckx 

and Bussels, 2012a). 따라서 협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협동

의 원리나 가치만 수용되고 협동조합 모델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Lissowska, 

2012). 그런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체를 통해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다루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사

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구조와 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

면서도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경제

부문에는 협동조합이 거의 없는 국가도 있다(예를 들어 농민협동조합이 대다수인 

중국).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지원환경’이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에 적대적이라는 결

론을 자동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 비농업 부문에는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 원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적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할 경제적 유인이나 사회적 수

요가 애초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체계’와 별개로 협동조합의 성패는 제도적 환경의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

러한 구성요소들은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도

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각 구성요소는 다른 구성요소들과 연관되

어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천천히 변화하고, 대부분 아주 오래 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Hofstede, Hofstede and Minkov, 2010).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모

델에 대한 대중과 정부의 태도 및 인식을 형성한다.

수요 인식: 빈곤, 착취, 배제, 시장의 불완전성, 리스크 분산,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달성 등

지원환경: ‘관습체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

내부 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 조합원의 참여와 영향력, 자본조달, 

조합원 권한부여 및 역량강화 (지식/정보 제공), 성장

협동조합의 성과: 조합원 혜택 및 만족도, 재정적/경제적 자생력, 

협동조합의 수와 유형, 이익, 시장점유율 및 지위, 지속가능성, 사회적 목적 등

<개념도 1>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단계별 요인

자료: TIAS

2. 협동조합 성과의 구성요소

“기본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떤 국가에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있

는가?”

“수요의 인식은 협동조합 설

립, 조합원 가입 및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관습체계’와 역사적, 사회

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협

동조합 모델이 유효하지 않

거나 활용될 수 없는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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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제도적 환경도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우호적일 

경우 내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이것이 <개념도 1>의 

세 번째 요소다. 협동조합의 내부 거버넌스란 의사결정 구조, 각 기구의 역할, 임원

의 임무와 책임, 자본조달 정책, 조합원의 태도, 참여, 헌신, 경영진에 대한 결정권 배

분(그리고 결정권의 위임에 따르는 주체성의 문제) 등을 말한다. 협동조합 내부 거

버넌스의 질과 기능을 다루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러 국가 및 부

문의 수많은 협동조합에 대해 광범위한 미시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Carr 

et al., 2008 참조). 하지만 조합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체 운영과 효율적 자치, 민

주적 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협동조합 

제5원칙)은 분명 협동조합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적절한 자본조달 정책과 이를 

허용하는 법적 공간 역시 필요하다(협동조합 제3원칙 관련)3. 초기에는 실행을 통

한 학습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지만, 얼마 안 있어 조합원은 물론 대표자, 임원, 경영

자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이다(Kappes, 2015). 

협동조합의 수, 시장 지위, 성과, 유형은 오래 지속되는 제도적 환경과 협동조합의 

내부 거버넌스 작동,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조합원의 만족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궁극적 성과는 <개념도 1>의 제일 아래에 있다. 협동조합의 지위

와 성과란 경쟁사에 대한 경쟁력과 조합원을 위한 부가가치를 말한다. 여기서 협동

조합은 이익 창출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사업체라는 점, 다시 말해 

정부로부터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약 150년 전에 라이파이젠(Rai�eis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경제원리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로서 생존할 수도, 조합원

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다(Rai�eisen, 1866). 

협동조합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평가는 대부분 매출, 이익, 성장, 시장점유율 등 자

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제적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했다. 주로 투자자소유기업

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존의 재무회계 방식에 중점을 둔 연구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3　마이클 앤드류스(Michael Andrews)는 ICA의 『협동조합자본조사(Survey of Cooperative Capital)』 

보고서(2014)를 통해 전 세계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문제를 연구했다. 주요 발견은 진정한 협동조합의 경

우 조합원의 환급 가능한 출자금과 이익의 일부를 통해 초기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자본조

성 정책을 위한 결론은 협동조합이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며 연간수익 전부를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지급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출자금과 사업을 통한 이익이라는 기본 수입원만으로 협동조합의 성장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Franken and Cook, 2015). 하지만 협동조합의 성과를 재무적, 경제적 지표만으

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은 이익 창출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조합원에 대한 

혜택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성과에는 다

양한 측면이 존재한다(Soboh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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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지원환경, 혹은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다. 제도적 환경에는 <표 2>와 같이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그 중에는 역사적 사

건과 관련된 요소, 문화적/사회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요소 등 손에 뚜렷이 잡히지 

않는 것들도 있다. 법적 기본체계, 정책과 같은 제도적 측면은 바로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부터 각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3.1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역사는 오늘날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Bijman et al., 

2012).4 역사적, 사회적 요소 덕분에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긍정적인 집단적 태도, 

즉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에 대해 우호적인 대중적 인식이 유지되는 국가5가 있

는 반면, 협동조합에 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신뢰와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려운 국가도 있다.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모두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필수불

가결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정치적 조치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태도나 제도적 

환경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십 년 전 일부 동유럽 국가

에서는 정부가 ‘국유화할 수 없다면 협동화한다’는 구호 아래 자기조직화의 원칙, 즉 

자발적 가입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용

하는 일이 있었다(Münkner, 2002). 이러한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법적 기본체계

나 세제는 물론 정치적 환경이 협동조합에 더욱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더

라도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협동조합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여

전히 어렵다. 

문화적 요소는 역사적, 사회적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원환경에도 영향을 미친

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대, 즉 서로 힘을 모으려는 자연스러운 경향과 오랫동안 존

재해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협동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호프스테더는 여러 

국가와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생각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그의 지표는 문화에 따라 상이한 사고, 정서, 행동의 패턴을 보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표된 『농민협동조합 지원(Support for Farmers’ Cooperatives)』 

보고서는 여러 세부보고서를 포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배경을 설명한 자료에는 이 보고서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통찰과 실제 사례가 실려 있다.

5　예를 들어 서유럽은 경제적 개념이자 사업체의 형태로서 협동조합이 처음 등장한 곳으로 여겨진다. 유

럽의 여러 국가는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뿌리는 노동운동, 종교, 체제전환, 위기와 고난, 

독립운동 등 다양하다.

여준다(Hofstede, 1991 and 2001; Hofstede, Hofstede and Minkov, 2010). 호프

스테더는 국가적, 지역적 문화가 사회와 조직의 행태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한다(지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호

프스테더는 여러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문화적, 사회적 구

성요소를 잘 정리한다. 이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협동하고자 하는 이

념적 동기의 존재 여부와도 연관되어 있다. 

• 가치, 규범, 태도

• 규칙, 습관, 관례

• 협동조합법의 존재 여부

• 조합원 자격, 독립성,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에 관한 협동조합법 규정

• 재산권

• 경쟁법

• 노동법

• 기타 법률

• 협동조합 발전을 지원 또는 저해

• 재정적 측면, 세제

• 시장, 자본, 일반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경제구조

• 국가의 발전단계

경제적 요소

정책적, 정치적 지원

법적 측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

<개념도 2> 상호연관성을 가진 협동조합 지원환경의 구성요소

자료: TIAS

3. 협동조합의 지원환경

“역사는 오늘날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다.”

“호프스테더는 여러 국가에

서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

을 구성하는 문화적, 사회

적 구성요소를 잘 정리한

다. ”



협동조합 기업환경 보고서협동조합 기업환경 보고서 2120

3.2 법적 환경

이 절에서는 우선 일부 국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대중과 국가의 인식에 지금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적 역사의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의뢰로 작성된 한 보고서(USAID, 2006)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념, 정치, 식민 역사의 커다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협동

조합 경영진이 조합원이 아니라 국가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기본체계가 20세

기의 상당 기간에 걸쳐 존재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

합원의 참여는 최소화되었고, 정부나 당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협동조합

을 통제했다. 1970년대에는 국가가 지배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정점에 달했다. 여러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법은 정부측 대표자들에게 경영자와 이사의 임명 및 면직, 

사업에 관한 기본적 결정,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협동조합의 해산, 조합원 자격 

규정 등 협동조합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협동

조합 원칙에 위반되는 일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지배 하에 놓인 협동조합은 많은 경

우 정부의 허가 없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사업에 진

출할 수도 없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에서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 역시 비슷한 어려움

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이러한 국가에서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 미국 해외협동조합개발협의회

(Overseas Cooperative Development Council)는 USAID의 의뢰를 받아 협동

조합 관련 법제의 평가를 위한 세부 원칙과 분석 도구를 개발해 ‘협동조합법제구상

(Cooperative Law and Regulation Initiative, CLARITY)’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

다. 여기서 제시되는 ‘새로운 합의’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특히 강조하며, 경제

의 모든 부문에서 협동조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은 협동

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모든 협동조합은 발전 수준이나 최

초 설립 국가와 관계 없이 민주적,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위 사례는 협동조합에 관한 현대의 법적 기본체계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과거 혹은 아주 먼 과거의 정치사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데르상언

(Van der Sangen, 2015)은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맥락의 변화가 매우 높은 경로의

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전반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입법

을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은 타당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에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6 예를 들어 크라코그나(Cracogna, 

2002)에 따르면 협동조합법은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일 법률의 형

태일 수도 있고,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유형별로 규제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일본은 

후자에 해당하는 국가로, 협동조합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 대신 10개 이상의 

특별법으로 협동조합 유형 하나씩을 규정한다(Kurimoto, 2013). 

법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갖는 목적과 법적 형태에 모호성

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을 이용자 소유, 이용자 통제, 이용자 이익이라는 보편적 특성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보는 경제적 관점이다(Dunn, 1988). 이때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경

제활동을 위한 법적 주체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이념과 사회적 규범을 

구현하는 조직이다.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전 세계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에 반영되어 

있고, 여러 국가의 세제를 결정하기도 한다.7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Council Regulation, 2003 참조).

1. 협동조합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2. 협동조합의 부문과 사회적 목적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3. 협동조합법이 없고 사업체의 내부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해서 협동적 성격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초기 소유구조(소비자 중심, 생산자 중심, 노동자 중심 등)는 협동조합

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로의존성은 주로 구

조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에 따라 협동조합이 결

사체, 협회, 계약법의 주체 등으로 인정되며, 덴마크(Pyykkönen et al., 2012)와 영

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협동조합법(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유럽연합이

사회 규정, 2003)을 통해 회원국의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간접적 법률 체계를 만들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다(Euricse et al., 2010).

7　사실상 경제적 관점이 지배적이며, 사회적, 이념적, 문화적 목표가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에 반영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벨기에는 협동조합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이념적 목적

에 따라 정의되는 ‘인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이 일부 제공된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목

적만을 가진 협동조합이다(Gijselinckx and Bussels, 2015b). 

“따라서 협동조합의 전반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은 타

당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지배 하에 놓인 협

동조합은 많은 경우 정부의 

허가 없이는 소송의 당사자

가 될 수도, 계약을 체결하

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도 없었다.”

“협동조합의 초기 소유구조

(소비자 중심, 생산자 중심, 

노동자 중심 등)는 협동조

합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범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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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Spear et al., 2012)처럼 협동조합에 별도의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이 연대, 네트워크 형성, 조

합원 간의 신뢰, 교육, 역량강화,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반데르상언(Van der Sangen, 2012)은 협동조합의 실제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를 

통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 EU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 또는 저

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법적 연구는 협동조합의 투자자소유기업 대비 효율성에 어떤 규제나 규칙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와 법령의 효과

를 실증적으로 판단할 만한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광범위한 문헌조

사를 실시했지만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 관해서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 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과거의 연구만 찾았을 뿐이다

(Hoyt, 1989). 

나아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만이 아니라 노동법, 경쟁법, 회계 및 건전성 기준, 

회계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칙, 감사 규칙, 파산 규칙은 물론 행정명령, 판결, 상급심 

판례, 협동조합 관련 조례, 정관 등 다양한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세제

와 경쟁법, 시장 규제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울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 게다가 법

률정책은 물론 입법 및 실행절차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협동조합법’은 폭넓

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의 협동조합법을 파

악,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안정성, 부패 정도, 건전

하고 강제력 있는 소유권 제도 등 일반적인 법적, 정치적 환경 역시 중요하다.

3.3 정책적, 정치적 지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제도적 환경의 

일부인 정책의 영향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가 어떤 지역이나 국가 전체

의 복리와 안녕을 증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혹은 복리의 분배를 개선하

기 위해 채택한다. 인도, 케냐,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는 협동조합 

진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이 있다. 영국의 경우 의회에 24석을 가

진 협동조합당(Cooperative Party)이 협동조합 부문의 이익을 보호한다.

협동조합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가를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례를 근거

로 볼 때 국가의 지원은 경쟁의 왜곡을 낳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은 단지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형태를 취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지원정책을 채택해

야 한다(Kappes, 2015).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다수는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가 낮

고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경우에만 컨설팅, 연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다. 이때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

이 되며, 국가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8 

협동조합이 대규모로 성장하고 국제화를 이룰 경우 지원책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국가는 협동조합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아가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법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협동조합의 바탕이 되

는 자조정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9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경우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부적절한 개

입 및 영향력 행사와 사실상 동의어였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지시에 의해 위로

부터 설립될 경우 조합원이 주인의식과 자기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협동조합이 대상 집단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로 설

립되거나, 애초에 조합원들이 설립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민주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멀지 않은 과거에 발생

한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지금도 부정적 이미지와 여러 가지 편견에 시달릴 수 있

다. 특히 과거 공산권에 속했던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Gijselinckx and 

Bussels, 2012a).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최근 또는 과거의 정책을 전 세계에 걸쳐 혹은 국가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협동조합에 긍정

8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겠지만 유럽의 신용협동조합 다수는 성장과 확산의 촉진을 위해 초기에 정부 지

원을 받았다.

9　같은 맥락에서 영국 협동조합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새로 설립된 지역사회소유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2) 지역사

회의 소유, 공공서비스 개혁을 포함하여 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법적연구는 협동조합의 효

율성에 어떤 규제나 규칙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지 않는

다.”

“협동조합이 지시에 의해 위

로부터 설립될 경우 조합원

이 주인의식과 자기책임의

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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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성연구나 실증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정부의 지원과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 성과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지역 차

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

업총국(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의뢰와 지원에 의해 EU의 농

민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브뤼셀라스 외(Brusselaers et al., 2012)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농민협동조합에 영향을 준 정책 3백여 

개의 목록을 각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작성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의무화, 유인

책, 역량강화, 제도변경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목적에 따른 분류

도 이루어졌다. 정책의 60%는 시장과 규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34%는 형평성과 사회적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것이었다. 16%는 두 가지 목적을 동

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분석에 개념적 결함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

에도 연구의 전체적 결론은 신뢰성이 높다. EU의 농민협동조합 지원책과 시장점유

율로 살펴본 농민협동조합의 성과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의 정책은 협동조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파악되었다(Hoyt, 1989). 또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제도적 

환경의 여타 구성요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정책과 협동조합의 성과 사

이에 명확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Iliopoulos et al., 2012). 농업협동조합 지

원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역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항상 문제가 되는 협동조합 세제는 정책적 조치의 하나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협동조합을 사회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국가에서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유인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세계의 몇몇 지역 경제블록에서는 이러

한 정책이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규칙과 충돌할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이 조합원에게 순이익을 배분할 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인데,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가 논란거리다. 세제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2.  투자자소유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지만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경

제적 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용실적 배당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3.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지 않거나 중립적 세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형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의미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협동조합 상당수가 사모펀드 내의 

지주협동조합 또는 중간지주협동조합으로, 사모펀드에 세제상 이익을 제공한다. 

3.4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을 촉발하는, (충족되지 않는) 필요나 배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많은 

협동조합은 시장 불완전성을 바로잡거나 조합원에 대한 배제를 없애기 위해 설립된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한 사

람의 힘만으로 삶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다.

<그림 1> 세계의 금융 포용성 규제 현황

설명: 종합점수 기준(모든 지표의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

자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2014)

비고: 『글로벌 마이크로스코프』는 시중에 출시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와 전달방식,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다양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한 서비

스 제공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금융 포용성 환경을 평가한다. 

0-25점 26-50점 51-75점 76-100점

“정부의 정책은 협동조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

두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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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충족되지 않는 필요가 많은 영역, 따라서 협동조합

이 배제와 시장 왜곡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하 

“EIU”)의 보고서 『글로벌 마이크로스코프(Global Microscope)』를 살펴보자(EIU, 

2014).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55개의 금융 포용성 규제환경을 12개 지

표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대상 독자는 금융산업 종사자, 정책당국, 투자자이

며, 각국이 금융 포용성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

력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1>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나타낸 것이다.

시장, 자본, 다양한 지원 서비스, 연수 프로그램, 정보, 공개입찰 접근성은 협동조합

에 우호적인 경제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다. 협동조합도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마

찬가지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모든 수준에서 누려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임

계질량’을 확보할 자유도 중요하다(Groeneveld, 2012). 협동조합이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적합한 형태이지만 제조업은 예

외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초기자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필요한데, 

조합원을 통한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ICA의 『협동조합자본조사)』, 

2014). 또한 각국의 경제구조와 발전단계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협

동조합이 가진 잠재력 역시 국가와 대륙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업부

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고, 제조업이 많이 성장한 국가, 서비스부

문의 규모가 큰 국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어떤 국가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관습체계와 제도적 환경의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하여 지원환경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표의 개발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지원

환경의 지표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라 할 수 있다(Diamantopoulus and 

Winkhofer, 2001). 지원환경의 대리지표는 앞 절에서 논의한 관습체계 및 제도적 

환경의 구성요소와 같은 ‘정보적 지표’를 원인으로 한다. 정보적 지표는 잠재변수, 

즉 지원환경이라는 변수의 원인으로 가정되는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이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지표는 관측변수나 지표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연구자 대부분은 오랫동안 지표가 ‘결과지표(e�ect indicator)’ 또는 ‘반

영지표(reflective indicator)’라고 가정해 왔다. 반면 ‘원인지표(cause indicator)’는 

적절한 경우가 많음에도 간과되었다. 

정보적 지표는 요인분석이나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정의하는 전통적 의미의 지표와 

달리 ‘외생측정변수(exogenous measured variable)’이며, 여기서 인과적으로 도

출되는 변수인 지원환경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으로 국가 q의 지원환경 지

표 η는 다양한 관측변수 혹은 명시변수(manifest variable)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ηq,TC = γq1,TC xq1,TC, t-n + γq2,TC xq2,TC, t-n + γq3,TC xq3,TC, t-n + …. + γqm,TC xqm,TC, t-n + ζ
 

y는 지원환경 η의 잠재변수에 대한 정보적 지표 x의 기여를 반영하는 매개변수이

며, ζ는 교란항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원환경은 상당 부분 역사

적 사건이나 문화적 구성요소와 같이 최근 혹은 오래 전의 요인에 따른 결과다. 따

라서 제도적 환경 (xt-n)의 구성요소에 대한 첨자로 시간 차원이 추가된 것이다. 풀어

서 설명하자면 20년 전(t-20)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우호적 협동조합법이 2

년 전에 제정되고(x
협동조합법, t-2

) 협동조합에 유리한 세제가 5년 전 도입되었다 하더라

도(x
세제, t-5

) 현재(t)의 지원환경에 여전히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수식을 현

실에 더욱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복수의 지원환경

을 구별해 다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환경은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지원환경과 크게 다를 수 있다. ‘TC’라는 첨자는 협동조합의 

여러 유형을 뜻한다.

4. 지원환경의 지표: 방법론적, 실천적 문제

“협동조합은 경제의 모든 부

문에 적합한 형태이다.” “현재의 지원환경은 상당 부

분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구성요소와 같이 최근 혹은 

오래 전의 요인에 따른 결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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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지표(formative variable)’에는  반영지표와  다른  속성이  몇  가지  있다

(Diamantopoulus and Winkhofer, 2001, 271쪽). 반영지표는 다른 반영지표로 교

체가 가능하지만 조형지표의 경우 “지표 하나를 누락하는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을 

누락하는 것과 같다”(Bollen and Lennox, 1981). 또한 조형지표는 외생적으로 결

정되기 때문에 유효성을 검증하기가 까다롭다. 정보적 지표 xi는 η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η에 대한 xi의 영향도 각각 다를 수 있다(높음, 중간, 낮음 

등).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지원환경의 지표를 정의하는 작업에 정보적 지표가 유

용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내적 일관성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정보적 지표 2개

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둘 다 지원환경의 지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진 지원환경 지표를 개발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적 지표는 모두 정량화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

해 정책이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정성분석은 객관

적인 정량적 척도로 환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원환경 지표의 

개발에는 수많은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지원환경의 지표 η를 산출하기 위해서

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 가능하다고 전제되는 수많은 정보적 지표 x에 대

해 주관적 가중치 y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원환경의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과 함께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이상적인’ 정보적 지표 x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중요성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y의 부호와 크기 역시 국가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원환경의 지표 η를 도출할 때 모든 국가에 동

일한 계산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정보적 지표 xj,a가 국가 A에서는 지원환경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지표 xj,b가 국가 B에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xj는 어떤 국가의 지원환경 지표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그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Iliopoulos, 2012). 그

리스에서는 투자자소유기업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980~1990년대 많은 법률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농업협동조합들은 몇 

가지 개입 요소가 극도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현재 경제의 주변부를 차지하

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의 운영, 특히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국가의 지

속적 개입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해 국가별로 지원환경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지표의 값과 관계 없이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사업체에 비해 좋은 여건

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른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정부나 대중

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도,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 반대

도 가능하다. 협동조합 지원환경의 지표가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

업체에 대한 국가, 정부, 대중의 태도는 더욱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협

동조합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세제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세제와 반드시 대비

해 살펴봐야 한다.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환경 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 해도 그 지표는 여러 유형의 협동

조합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를 가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이 우호적 

환경을 누리더라도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은 지원이나 허가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

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만 설립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거의 농민전

업합작사만을 위한 협동조합법이 존재한다(Ren and Yuan, 2013).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 모든 경제부문, 모든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지원환경 지표를 

개발한다는 발상은 개념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조작적 정의를 수립하

기까지의 난관은 극복할 수 없다.

“모든 국가, 모든 경제부문, 

모든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지원환경 지표를 개발한다

는 발상은 개념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조작

적 정의를 수립하기까지의 

난관은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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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지원환경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지표를 만든다 해도 방법론적, 실천적 문제로 인해 국가

별로 비교하거나 해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등 국가와 대륙에 

따라 상이하고 협동조합과 연관된 역사적, 법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도 고

려해야 한다. 게다가 법률, 세제, 경쟁법 등 협동조합 지원환경의 구성요소들을 다

른 형태의 사업체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도 매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동조

합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여타 시장참여자와 다른지 여부다.

우리는 각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법, 세법 등의 수많은 구

성요소와 공공 지원정책이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혔다. 전문가들은 역사, 문화, 법률, 정책, 협동조합에 대한 자

신만의 해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각국에서 제도적 환경의 구성요소가 협동조합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국

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 환경의 여러 구성요소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제시했다. 개인에 따라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예

를 들어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는 제도적 환경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재무적 규제, 

역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시스

템, 세제, 법률, 정책 등이 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

계적 연구나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 간, 그리

고 국가 내에서 수많은 유형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너무나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생 협동조합과 성숙기에 접어든 협동조합은 구별되어야 한다. 소

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구별도 필요하며 금융10, 농업11, 

의료협동조합 등의 구별은 물론 규모에 따른 비교도 필요하다. 운영 범위가 지역사

회, 대륙, 세계 중 어디까지인지, 다목적 협동조합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10　흐루네발트(Groeneveld, 2015)는 전 세계 금융협동조합의 역사, 시장 지위, 과제를 상세히 제시한다.

11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공급/구매협동조합, 마케팅협동조합, 교섭협동조합, 서비스협동조합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Carr et al., 2008).

5. 지원환경과 협동조합의 성과

들어 『세계협동조합모니터(World Cooperative Monitor)』(2015)에 포함되는 대규

모 초국적 협동조합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협동조합이나 지주회사 역할을 하

는 협동조합에는 당연히 소규모, 신생, 지역사회 차원의 협동조합과는 다른 문제와 

제도적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33개국의 

협동조합법 중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자체 평가를 요약해 제시한다.12 이어 33개국 

협동조합의 성과 또는 시장 지위에 대한 대략적 지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협동

조합 성과의 대리지표가 제도적 환경에 관한 기존의 글로벌 지표와 통계적으로 상

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하며, 상관관계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한

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도적 환경 전반이 협동조합과 그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전

제를 바탕으로 한다. 제도적 환경이 비우호적일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은 다

른 형태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5.1 제도적 환경: 잠정적 평가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제도적 환경이 협동조합의 실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우리는 일종의 시범연구로서 협동조

합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협동조합법 국제핸드

북』(Cracogna, Fici and Henrÿ 2013)은 참고자료로서 유용했다. 이 책은 33개국

의 협동조합법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담고 있다(각주 12 참조). 우리는 조합원의 지

위, 세제,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배구조 등 협동조합의 4가지 측면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협동조합법에 관한 모든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부록 1~4> 참조). 

우리는 위 4가지 측면의 주요 사항을 국가별로 한 칸에 요약한 표를 작성하고자 했

다. 유용하고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국가 간 무수히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외

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바로 드러났다.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연구대상 33개국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2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하다. 이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만족스럽지 않

12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Cracogna, Fici and Henrÿ, 2013)에는 33개국의 협동조합법에 대한 설명

이 실려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벨기

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

국,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협동조합 성과의 대리지표

가 제도적 환경에 관한 기

존의 글로벌 지표와 통계적

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

토하며, 상관관계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한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재무적 규제, 역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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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유일한 정답은 ‘제도적 환경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록에 소개된 협동조합 관련 내용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국가 및 세부항목에 따라 

그 밖의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협동조합법은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이 크게 다른 것은 물론, 법률의 규정 범위가 넓은지, 허용 위주인지 금

지 위주인지, 직접적 처방이 많은지 아니면 원칙만 기술하고 재량권을 보장하는 경

향인지도 다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협동조합법의 유연성 

덕분에 협동조합들이 적응하기 쉽다고 말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자

국의 협동조합법이 그 반대라고 본다. 프랑스는 두 경향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유연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지난 20년간 협동조합 운동의 필요 변화에 따라 자

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부록에 요약된 내용은 전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표의 칸 하나하나에는 전체적 그림과 다른 부분, 예외를 자세히 설명하는 각주가 길

게 붙어야 한다. 정성적 측면은 평가하기 어려우며 국가별 비교나 분류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구성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성적 측면을 정

량적 점수로 ‘환산’하여 협동조합법의 개별 요소가 협동조합의 지원환경에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점수 부여방식은 매우 주

관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글자

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반드시 현실 속의 효과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은 ‘협동조합법’을 조직에 관한 법과 세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 기본체계의 다른 구성요소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분석은 ICA 내부, 전국적 협동조합 조직, 연맹, 협회, 각국의 정책당국과 

규제당국의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론적 판단과 실제 상황의 간극을 설명했다. 글자로는 그럴 듯해 보여

도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법규가 존재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이 반드시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법규가 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이 방해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사례

는 많다. 반데이크(Van Dijk, 2009)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제적 지

원 속에 금융협동조합을 위한 법률 2개가 제정되었지만 아직 협동조합 은행은 하나

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환경을 바탕으로 정치, 금융, 기술 측면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설립된 금융협동조합 중 지속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사례는 없다. 당

연히 금융협동조합의 성공과 생존을 방해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반대의 사례로

는 아주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가진 덴마크가 있다. 덴마크의 농업협동조합은 65% 

가량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덴마크에 별도의 협동조합법은 없다

(Pyykkönen et al., 2012). 세 번째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의 협동조합법은 백만 개

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에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오산(Xiaoshan, 

2013)은 중국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에 관한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분석, 평가되어

야 한다고 경고한다. 농민전업합작사가 농민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을 과대평

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 중 실

제 사업체로 운영되는 곳은 40~50%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 설립된 농민협동조합 개수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 받는다. 

또한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편이고, ‘핵심’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구별된다. 스페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스페인은 각 지방별로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5.2 협동조합에 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5.2.1 『세계협동조합센서스』

우리는 예비연구에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폭넓은 자료조사를 실시했고, 새

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협동조합을 포괄하

는 데이터베이스는 『세계협동조합센서스』(UNDESA, 2014)로 파악된다. 『세계협

동조합센서스』는 각국의 통계당국, 상공회의소, 정부 부처, UN 기구, 글로벌 통계연

구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협동조합 부문, 지역

이나 세계 차원의 연맹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협

동조합을 다룬다. 145개국의 협동조합 260만개를 포괄하는 『세계협동조합센서스』

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국의 정보가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세계협동조합센서스』는 충분한 품질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

였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법률의 규정 범위가 넓은지, 

허용 위주인지 금지 위주인

지, 직접적 처방이 많은지 

아니면 원칙만 기술하고 재

량권을 보장하는 경향인지

도 다르다.”

“글자로는 그럴 듯해 보여도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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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협동조합 모두가 조합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

• 데이터베이스에 경제적 ‘휴면 상태’의 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 추정 데이터 일부는 정부 부처나 전국단위 협동조합 협회가 제공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 여러 부문에서 중복계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 연 매출 데이터가 불완전하다.

• ‘조합원(member)’과 ‘고객(client)’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 상호보험협동조합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모든 국가에서 공제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국가 간에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13

• 많은 국가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조합원 겸 노동자’가 빠져 있고, 생산자협동조합

의 ‘조합원 겸 생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결함이 있긴 하지만 『세계협동조합센서스』는 협동조합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

스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협동조합센서스』의 추산에 따르면 세

계의 협동조합 조합원 및 고객은 10억 명이 넘는다. 통계상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고려하면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세계 협동조합의 연 매출은 3조 달러 이상이다. 수익에 대

한 데이터가 없는 협동조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적게 잡은 수치다.

다만 협동조합의 수와 다양성에 관한 데이터 자체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 중요한 것은 각국 협동조합의 상대적 지위이기 때문이다. 『세계협동조합센서

스』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비율 3가지를 도출하면 협동조합 부문의 영향력과 규모

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협동조합 조합원 수의 총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창출하는 부가가치(혹은 협동조

합의 전반적 인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잠정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국 

협동조합 가입률의 대리지표이기도 하다. 둘째는 협동조합 고용인원을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셋째는 각국 GDP와 협동조합 연 매출의 비율이다. 이는 협동조합

의 경제적 성과나 시장점유율 전반에 대한 대략적 대리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전반적 성과와 확산에 대한 대략적 근사치로 CEI를 활용해 실증

13　공제조합이 협동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Atherton et al., 2012). 

분석을 진행했다.14 CEI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협동조합센서스』에서 도

출한 비율 3가지의 가중평균을 토대로 산출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으로 협동조

합 성과의 여러 측면을 모두 공정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개념도 1> 참조). 하지만 

이 보고서는 소보 외(Soboh et al., 2009)의 주장과 브뤼셀라스 외(Brusselaers 

et al., 2014)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복수의 목표에 대해 협동조합의 성

과를 측정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어디까지나 여러 부문과 국가의 수많은 협동조합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려면 미시적 차원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서는 협동조합 성과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룬다.

CEI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사실 최근 혹은 오래 전의 수많은 사건과 제도가 

반영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현재’ 협동조합의 지원환경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도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지원환경의 구

성요소와 CEI의 또 다른 공통점은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천천히 일어난다

는 점이다.

<그림 2>는 세계 33개국의 CEI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프랑스이

고(약 0.3),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터키가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0.001). 연구대상 국가 중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 국가다. 유럽이 현대적 협동조

합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결과다. 하지만 CEI가 낮은 국가라고 

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CEI가 낮아도 다

수의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극빈층과 오지 

주민들,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15 그리고 CEI가 낮다고 해서 협동조합의 공간

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의 잠재력이 매우 클 수도 있고, 사회에 충족

14　헤이셀링크스 & 뷔설스(Gijselinckx and Bussels, 2012a)는 농민협동조합 및 생산자조직 가입률을 

기준으로 ‘협동성향(propensity to cooperate)’이라는 개념을 측정하여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수립했다.

15　중남미의 신용협동조합은 북미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지역사회 정체성이 강하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시하며,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통계상 포함되지 않은 이들

을 고려하면 세계 인구의 6

분의 1은 협동조합 조합원 또

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전반적 

성과와 확산에 대한 대략적 

근사치로 CEI를 활용해 실

증분석을 진행했다.”

“협동조합의 잠재력이 매우 

클 수도 있고, 사회에 충족

되지 않는 수요가 매우 많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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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수요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CEI가 낮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국가도 있다. 

CEI가 낮은 어떤 국가에서 정부가 협동조합 부문을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연히 정부가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정

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협동조합의 법적 공

간을 만들기 위한 열린 대화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 하나를 빼앗길 것이다.

<그림 2> 33개국의 협동조합경제지수

5.2.2 『세계협동조합모니터』

협동조합에 대한 또 하나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는 『세계협동조합모니터(World Cooperative Monitor, 이하 

“WCM”)』(2015)가 있다. WCM은 76개국 1,658개의 협동조합(매출 1억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16 유럽협동

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의 학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ICA 사업이다. 『세계협동조합센서스』와 

(Oliver Wyman, 2014). 

16　 규모는 매출, 즉 협동조합이 실시한 사업활동으로 창출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조합과 보험협동조합은 보험료를 매출로 본다. 협동

조합은행의 경우 순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의 총합을 매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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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DESA (2014)

비교할 때 WCM은 데이터의 품질과 비교가능성 면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대규모 

협동조합 위주이며 경제적 특성만 반영한 순위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목적에는 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WCM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은 상호보험협동조합(30%)이며, 그 다음은 대규모 농업/식품협동조합(28%), 도

매협동조합(24%)이다. 제조업협동조합은 6%를 차지한다. 경제부문별 대규모 협

동조합의 전반적 분포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대규모 협동조합의 부문별 분포

 

도매/소매  24%
농업/식품  28%

기타 서비스

4%

사회적 의료

1%

보험 30%

은행/금융서비스 6%

제조업/발전 6%

기타 활동 1%

자료: 『세계협동조합모니터』(2015). 매출 1억 달러 이상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4>는 연구대상 33개국의 대규모 협동조합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분포가 한

쪽으로 쏠려 있고, 대규모 협동조합이 아예 없는 국가도 많다. 이는 협동조합을 국

가별로 비교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규모만 가지고 부가가치나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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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1억 이상 협동조합의 수를 나타낸다.

5.3 제도적 환경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협동조합의 지원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규범 및 가치)와 제도적 요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적 데이터 소스로는 호프스테더 지표, 기업환경지수, 세계

거버넌스지수, 부패인식지수, 지니계수, 민주주의지수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두 수많은 전문가들의 성실한 노력과 조사의 결과다. 이들은 상

대한 중요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대규모 협동조합이 겪는 어려움은 당

연히 지역사회 정체성이 강한 소규모 협동조합과 다르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규

모가 커지면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은 제한되며, 조

합원 다수가 ‘내 권리를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Masuda et al., 2015). 이는 모든 

협동조합과 국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림 4> 『세계협동조합모니터』 300대 협동조합의 국가별 분포

 자료: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의 2012년 데이터. 막대그래프는 『세계협동조합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매

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제도적 환경 전반에 대해 확실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안, 거

시경제적 안정성, 뇌물과 부패의 만연 등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에 언급한 다른 지표에 반영된다.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대상 33개국에 관한 여러 지표를 추출했다. 

지표들의 소개 순서는 앞에서와 비슷하다. 먼저 각 지표와 협동조합 지원환경 사이

의 예상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통계를 함께 제시할 것이

다. 각 절에서는 주로 지표와 협동조합의 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예상되는지 다룬

다. 우리는 예상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지표와 CEI의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지표의 경우 협동조합의 지원환경,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며, 각 지표와 CEI의 인과관계는 어느 방향으로든 가능하다. 

5.3.1 호프스테더 지표와 협동조합경제지수

호프스테더는  다음과  같이  한  사회의  문화적  지표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Hofstede et al., 2010). 각 지표에 관한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www.geerthostede.nl).

1. 권력간격: 조직과 기관에서 권력이 약한 구성원들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는,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정도.

2. 불확실성 회피: 어떤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거나 미지의 상황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3.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란 개인 간의 관계가 느슨하고, 모두 가족과 자기 자신을 스

스로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를 말한다. 집단주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고 결속력 있는 집단에 포함되며, 이 집단은 무조건적 충성의 대가로 평생 동안 구

성원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4. 남성성-여성성: 남성성이란 사회적 성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회를 말한다. 남성은 

거칠고 공격적이며 물질적 성공을 중시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여성성이란 사회적 성 역할이 서로 잘 구별되지 않는 사회

“모든 협동조합과 국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몇가지 지표의 경우 협동조

합의 자율환경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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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드럽고 온화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5.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 장기지향성이란 미래의 보상을 중시하는 가치, 특히 끈기와 절

약을 장려하는 경향을 말한다. 반면 단기지향성은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는 가치, 특히 전

통에 대한 존중, 체면 유지, 사회적 의무의 이행 등을 장려하는 경향을 말한다.

6. 향유-절제: 향유란 삶을 즐기고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상

대적으로 자유롭게 만족시키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절제란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억누

르고 엄격한 사회규범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표 1>은 호프스테더 지표와 CEI의 예상 관계를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적 요인들까지 다루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뿐이다.

<표 1> 호프스테더 지표와 협동조합 성과의 예상 상관관계

지표 협동조합 성과에 대한 영향(예상) 상관관계
(예상)

권력 간격 권력간격지수가 낮을 경우 조직의 위계성은 낮고 대중의 정치참여 수준은 높다. 리더십이 

타인과의 협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할 경우 조직의 성과는 높아진다. 협동조합의 

핵심 특징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운영 방향에 관한 결정에 조합원들이 실

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인 만큼, 권력간격지수가 낮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모델이 상대

적으로 수월하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회피지수는 시민이 자기 자신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미지의 영역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책임과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경제적 자조조직인 만큼,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

향이 높을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시장 활동을 통해 판매의 

확실성을 높여 소득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지수가 낮을 경우 집단 내부의 연대가 강하고, 높을 경우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

되는 다원적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집단 내부의 연대는 협동조합의 전제조건이므로 개인

주의지수가 낮을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지수가 낮을 경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

한 참여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균등하게 나타난다. 남성성 지표가 높은 사회에서 이러한 역

할은 보통 여성에게 부여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물질적 성공을 중시한다. 협동조합은 연

대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므로 남성성 지표가 낮은 사회일수록 (오래 가는) 조합원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남성성 지표가 높은 

사회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이익이 불분명한 시기에는 남성성 지표

가 낮은 사회보다 높은 사회에서 조합원의 수가 더욱 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장기지향성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는 지원환경이 적절히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

은 본질적으로 단기적 이익보다 미래의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지향성 지

수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낮고 상호기금보다 부동산에 먼저 투자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올라간다. 이는 협동조합의 행동 양식과 정반대의 경향이다.

불확실

향유-

절제

향유 지수가 높은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제도적 짜임새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성향의 시민들은 자조, 자기책임, 자기통제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에 나설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들은 자기조직화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제한이 덜 엄격하고 

큰 자율성이 주어질수록 자신이 더욱 지원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긍정적

자료: 헤이셀링크스 & 뷔설스(Gijselinckx and Bussels, 2012a)의 편집.

참고: 오른쪽 열의 ‘긍정적’은 지수가 높을 경우 협동조합의 성과도 높게, ‘부정적’은 지수가 낮을 경우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장기지향성 지수와 협동조합 성과의 상관관계는 긍정적/부정적 모두 가능하므로 ‘불확실’로 표시

했다.

<표 2>는 이러한 문화적 지수(0~100)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733개국의 분포는 

지수에 따라 상이했다. 남성성, 향유, 장기지향성 지수는 다른 지수에 비해 국가 간 

편차가 컸다. 가장 오른쪽 열은 각 지표와 CEI의 상관계수다.

<표2> 33개국의 호프스테더 지표 통계

지표 평균 중간값 최고 최저 CEI와의 상관관계

권력간격 52 52 93(러시아) 11(오스트리아) -0.37*

불확실성 회피 68 76 99(포르투갈, 우루과이) 23(덴마크) -0.09

개인주의 56 61 91(미국) 13(콜롬비아) 0.45*

남성성 51 55 95 (일본) 5 (스웨덴) -0.17

장기지향성 46 41 88 (일본) 13 (콜롬비아) 0.22

향유 54 57 97 (멕시코) 20 (러시아) -0.07

자료: www.geerthofstede.nl 및 UNDESA (2014)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TIAS의 계산 결과.

참고: 대한민국의 경우 호프스테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 열은 호프스테더 지표와 협동조합경제지수의 상

관계수를 나타낸다. 강조 표시(*)는 상관관계의 중대성을 의미한다(5% 신뢰수준). 

연구대상 국가에서 권력간격지수와 CEI 사이에는 상당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난다. 권력간격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권

력이 소수에 집중되고 불평등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자발적 협동에 나설 동기나 

의지가 약할 것이다. 인과관계의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협

17　모든 세부지수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여되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속에서만 유

의미하다. 

“권력간격지수가 낮은 국가

일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

모가 크다는 의미다. 권력

이 소수에 집중되고 불평등

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자

발적 협동에 나설 동기나 

의지가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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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을 설립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을 경우 권력이 더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

을 것이다. 개인주의지수와 CEI 사이에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은 

놀랍다. 개인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언뜻 이

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뜻이 맞고 비슷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협동해야

만 개인적 복리와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일 수도 있다. 

반면 불확실성회피지수, 남성성지수, 장기지향성지수와 향유지수는 CEI와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대한 ‘이상치’를 제외하

고 다시 상관관계를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

5.3.2 기업환경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세계은행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정도에 따라 각국의 점수를 매겨 기업환경지수

(2014)를 발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서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용이한 

규제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지수는 가장 나쁜 0부터 100까지이며, 파산제

도, 창업, 계약의 법적 구속력, 세제, 신용대출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지수가 있다. 종

합지수는 이러한 지수들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지수가 낮을 경우 협동조합 발

전에 부정적인 환경, 높을 경우 긍정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기업환경종합지수와 CEI 사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0.30).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도 좋아진다는 의미다. 앞에서 언급

했듯 상관관계만으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협동조합의 존

재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

동조합 부문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기업환경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경제주체의 다변화는 시장 여건을 더욱 탄탄하고 건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이러한 예상을 나타낸 것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법적 

환경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인도(기업환경종합지수: 54), 덴마크(기업환경종합지수: 84), 프랑스

(CEI: 0.268), 터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CEI: 0.001) 등 ‘이상치’를 제외하고 다시 

상관관계를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업환경지수의 세부지수와 CEI를 보면 ‘국가 간 교역’, ‘파산제도’, ‘계약의 법적 구속력’ 등이 특히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간 교역’과 CEI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자유로운 교역이 수출 비중이 큰 대규

모 생산자협동조합(특히 농업부문,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국가 중 특히 서구 국가에 존재)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기 공급’과 같은 개별 지수는 CEI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

리는 기업환경종합지수와 CEI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림 5> 기업환경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자료: 세계은행 및 UNDESA(2014)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TIAS 자체 계산.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좋

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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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세계거버넌스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세계은행은 215개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6가지 측면에 대한 세부지수와 종합

지수를 발표한다.18 6가지 세부지수에 대해서는 <표 3>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종

합지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기업, 시민, 전문가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다. 

사실 세계거버넌스지수는 거버넌스의 여러 부문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일반적 

신뢰, 정치제도 및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등 해당 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알려준다(Chloupkova, Svendsen and Svendsen, 2003). 

자료: 세계은행, TIAS 자체 분석

18　세계거버넌스지수와 산출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카우프만 외(Kaufman et al., 2009) 참조. 

거버넌스 지수 협동조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예상) 상관관계
(예상)

참여와 책임성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물론 정부의 선택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는 정도를 말한다. 결사의 자유는 협동조합 존재의 

기본 조건이므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예상된다.

긍정적

정치적 안정성, 폭력/테러

리즘의 부재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테러리즘 등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든 세부지수가 높은 

것이 좋다.

긍정적

정부효과성 공공서비스의 품질, 공공행정의 수준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형성 및 실행의 수준,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신뢰성 등에 대한 인

식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

규제의 질 정부가 민간부문의 발전을 허용, 촉진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

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세부지수가 높을수

록 협동조합 운영이 용이하다.

긍정적

법치주의 사회의 규칙, 특히 계약의 법적 구속력, 재산권, 경찰, 법원, 범죄와 폭력 

발생의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준수 정도를 말한다. 협

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계약,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확신

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다.

긍정적

부패억제 엘리트와 사익추구집단에 의한 국가의 ‘포획’, 크고 작은 형태의 부패 등

으로 인해 공적 권력이 사익을 위해 행사되는 정도를 말한다. 대규모 부

패는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긍정적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내부 거버넌스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적절

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외부 거버넌스가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협동조합이 성장하

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론

적으로 세부 거버넌스지수는 모두 CEI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표 4>는 상관관계를 일부 나타낸 것이다.

<표 4> 33개국의 거버넌스지수 개관 

지표 평균 중간값 최고 최저 CEI와의 상관관계

참여와 책임성 0.84 1.01 1.76(노르웨이) -1.58(중국) 0.47*

정치적 안정성, 
폭력/테러리즘의 

부재

0.37 0.61 1.36(핀란드) -1.27(콜롬비아) 0.48*

정부효과성 0.98 1.23 2.17(핀란드) -0.36(러시아) 0.48*

규제의 질 0.94 1.05 1.89(스웨덴) -0.99(아르헨티나) 0.41*

법치주의 0.86 1.03 1.97(노르웨이) -0.78(러시아) 0.48*

부패억제 0.89 1.28 2.41(덴마크) -0.99(러시아) 0.45*

자료: 세계은행 및 UNDESA (2014)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TIAS 자체 계산. 세계은행 거버넌스지수는 -2.5에서 +2.5
의 값을 갖는다.

참고: 가장 오른쪽 열은 거버넌스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강조 표시(*)는 상관관계의 중대성을 의

미한다(5% 신뢰수준). 

모든 세부지수와 CEI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0.41 ~ 0.48). 통계적으로 

거버넌스지수의 모든 세부지수는 서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

지수 중 하나가 CEI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다른 세부지수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국가든 세부지수 전체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부지수에서 순위가 높고 러시아는 

세부지수 6개 중 3개에서 가장 순위가 낮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거버넌스지

수와 CEI의 높은 상관관계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거버넌스지수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두 ‘신뢰’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뢰는 협동 및 네트워크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이 보고서의 실증적 발견에 의해 뒷받침된다.

<표 3> 세계 거버넌스 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모든 세부지수와 CEI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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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부패인식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국제투명성기구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14) 순위를 발표한다. 점수는 ’매우 심각’을 뜻하는 0부터 ‘매우 양호’를 뜻하는 

100까지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매우 부패한 국가에서는 어

떤 형태의 사업체든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는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매우 심각한 부패는 단기간

에 뿌리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와 부패인식지수의 상관관계는 <그림 6>에 잘 나타난다. 검

증 결과 둘 사이에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0.44)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

패가 심각한 경우(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경우) 협동조합에서 힘을 모을 동기는 떨어

질 수밖에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어떤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성과가 높으면 시간

이 지나면서 부패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이상치로 인한 것인지 검증

하기 위해 프랑스(CEI: 0.268),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터키(CEI: 0.001), 덴마크(부

패인식지수: 92), 러시아(부패인식지수: 27)를 제외한 후 상관관계를 다시 계산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0.47). 

<그림 6> 부패인식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부
패
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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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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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경제지수 협동조합경제지수

5.3.5 지니계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지니계수는 도수분포 형태를 띠는 값, 예를 들어 소득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

표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즉 모두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이며, 100이면 완

전 불평등, 즉 1명이 국민소득의 전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다.

지니계수와 CEI는 높은 상관관계(-0.50)를 나타낸다. 소득분포가 평등한 국가일

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국민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은 굳이 협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통해 다른 이

들과 경제력을 나누지 않으려고 할 확률이 높다. 협동조합의 성과가 높은 국가에서

는 개인이 경제적 부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국가별로 협동조합의 성공 가

능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불평등의 중요성은 이상치를 고려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프랑스(CEI: 0.268)와 남아프리카공화국(CEI: 0.001, 지니

계수: 65)을 제외할 경우 상관관계는 -0.56으로 오히려 더욱 높게 나타난다. 우리

는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CEI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 지니계수가 개선될 경우 협동조합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부문의 건전한 성장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지니계수의 상승, 

즉 소득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지니계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자료: 국제투명성기구(2014) 및 

UNDESA(2014)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TIAS 자체 계산.

자료: TIAS 자체 계산. 지니계수는 세계은행 등 여러 웹

사이트에서 국가별로 수집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

를 사용했으나, 일부 국가는 2005년 기준이다. CEI는 

UNDESA(2014)의 데이터다.

“소득분포가 평등한 국가일

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

가 크다.”

“부패가 심각한 경우(부패인

식지수가 낮은 경우) 협동

조합에서 힘을 모을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역

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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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민주주의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진정한 협동조합은 기업과 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실천

적 형태다(Nadeau, 2012). 민주주의는 협동조합 7원칙에 표현된 바와 같이 협동

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전반적 민주주의 수

준과 협동조합의 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로, 

EIU(2015)의 민주주의지수를 통해 가능하다. EIU 보고서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독립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개관한다. 민주주의지수에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문화 등 5가지 부문이 있으

며, ‘완전한 권위주의’를 뜻하는 0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EIU(2015)에 따르면 각국의 순위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지수와 CEI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

주적인 국가일수록 협동조합의 환경은 긍정적일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경험

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성공은 상당 부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협동조합 

제2원칙)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가정은 앞에서 언급된 USAID(2006)의 보고서와 일

맥상통한다. USAID 보고서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협동조합의 일상적 운

영과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경향이 크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영향력과 

통제는 모든 협동조합의 전반적 성과와 자생력에 부정적 흔적을 남기는 일이 많았

다(Groeneveld, 2012). 

우리의 예상은 데이터로 확인된다(<그림 8>). 민주주의지수와 CEI는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0.40).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가 

크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앞에서 살펴본 상관관계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를 통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상관관계는 정부의 강

력한 개입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압박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민주주의지수의 

변화가 협동조합 지원환경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한다는 추

론도 가능하다. 연구대상 국가 중 프랑스(CEI: 0.268),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터키

(CEI: 0.001), 노르웨이(민주주의지수: 9.93), 중국(민주주의지수: 3.0), 러시아(민

주주의지수: 3.4) 등 이상치를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진다(0.53).

<그림 8> 민주주의지수와 협동조합경제지수

협동조합 경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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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U(2015)과 UNDESA(2014)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TIAS 자체 계산.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의 근

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협동

조합의 성과에 압박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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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앞으로 ICA가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법론적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보고서의 

바람직한 구조와 정성적, 실증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와 함께 <개념도 3>

과 같은 4가지 기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ICA는 『협동조합 기업환경보

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경제적 의의

를 평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협동조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WCM(2015)과 

UNDESA(20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특히 식품/농업부문에 많이 분

포되어 있다는 점, ICA와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의 협력관계, FAO와 세계은행의 데이터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우

선 식품/농업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개선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개념도 3>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의 4가지 기반

6. 결론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에 관한 데이터는 제

5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글로벌 데이터에서 도출된 지원환경의 지표와 함

께 해석할 때 더욱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협동조합의 성과는 제

도적 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중요한 발견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과는 ‘관습체계’ 및 제도적 환경 전반과 상호의존적 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협동조합 부문의 건전성과 규모는 분명 제도적 환

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시에 협동조합 부문이 활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제도적 환경의 여러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법적 주요 측면에 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협동

조합의 법적 측면에 관한 정보의 확산은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국

의 법적 기본체계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걸림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역량 있고 독립적인 각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세계 협동조합 운동

의 발전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향후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에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협

동조합의 제도적 환경에 존재하는 우호적/비우호적 구성요소와 매일 매일 직접 부

딪히는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기업환경보고서

협동조합의 주요 특성을 포함한 
글로벌 상세 데이터베이스

협동조합에 관한 데이터와
지원환경의 지표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실천적 경험

자료: TIAS

역량 있고 독립적인 
각국 전문가 네트워크

“협동조합 기업 환경 보고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4기자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적 주요 측면에 

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의견

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향

후 『협동조합 기업환경보

고서』에 매우 유용하고 가

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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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 법규

국가 서술적분석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연인만 조합원 가입 가능(법인 불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개별 협동조합에서 결정, 준조합원

(조합원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을 후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네덜란드 협동조합법에 조합원 자격 규정 없음,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2명, 거래를 개시할 의무 없음, 투자조합

원과 비이용자 조합원의 의결권은 모든 의결에서 2분의 1표로 제한.

노르웨이 조합원 가입의 기본권, 협동조합(조합원)과 거래할 의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 가능.

대한민국 ‘개방적 조합원 제도’ 원칙(제한 없음),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조합원 수 상이, 투자조합원(자금을 투자

하고 수익을 얻을 뿐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조합원의 의무 존재.

덴마크 협동조합이 가입 신청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의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조합원 가입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 거래에 계약의 자유 인정, 투자조합원에 대한 특별한 법적 지위 없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 될 수 없도록 방지, 협동조합 부채에 개인의 책임 없음(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 

공통), 조합원 탈퇴시 순자본금 기준 지분권 인정.

독일 조합원에 대한 차등대우 금지,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수는 3~7명, 당연직조합원(임원 선출 가능)과 미

이용조합원(서비스 미이용) 그리고 투자조합원(이용자 조합원의 의결을 뒤집을 수 없음)으로 구분, 조

합원 자격을 얻는 방법은 다양(설립 조합원, 가입신청, 상속), 조합원 자격 종료에 대해 3개월 이전 고지.

러시아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5명, 가입 최저연령 16세, 외국인 가입 가능, 조합원의 최대 25%는 자신이 가

입한 협동조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됨, 탈퇴의 자유, 모든 조합원에 출자 의무(현금 또는 현물).

멕시코 자연인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 투자조합원 없음, 조합원의 의무 및 배제 기준 있음. 

미국 조합원은 자신의 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이 있음, 1인 1표 또는 협동조합 이용실적과 비례하여 의결권 

부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이익과 손실 공유, 조합원에 의한 자체 성과평가.

벨기에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요건은 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정관에 의해 결정, 지분 취득을 통해 조합원 가입, 

조합원은 회계연도 전반기에만 탈퇴 가능(성급한 탈퇴 방지), 조합원 탈퇴시 다른 조합원이나 제3자

에게 지분 양도 가능, 가입비는 없어야 함, 성별/인종/사회적 지위/정치적 신념/종교적 신념을 고려한 

가입 심사 불허, 협동조합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신규 조합원 가입 제한 가능.

브라질 가입비는 없지만 협동조합과 가입 희망자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경우 불가능,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20명이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7명.

국가 서술적분석

스웨덴 조합원 가입 기본권, 협동조합(조합원)과 거래할 의무, 투자조합원/출자조합원에 대해 특별한 규제, 

협동조합 부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없음(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 공통).

스페인 자연인만 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3명, 조합원 자격 있음,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는 제

명 제도, 협동조합원/직원조합원/투자자조합원, 조합원은 폭넓은 정보권 보유, 부당한 탈퇴에는 금전

적 불이익이 따름.

아르헨티나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차이 없음, 가입비 없음,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자본금의 5% 이하

로 제한(자본금 감소 방지), 중앙정부/주정부/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도 조합원 가입 가능, 1인 1표.

아일랜드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7명, 연령 제한,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가입 및 탈퇴 조건 결정, 조합원 1명의 

경제적 기여는 15만 유로 또는 출자금 총액의 1% 이하로 제한.

영국 최저연령 없음,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3명, 기타 규칙은 협동조합 자체 결정(내부의 공식규정 적용), 

비사용 투자조합원(의결권 제한).

오스트리아 조합원 최소인원 2명, 조합원 가입요건 있음, 몇 가지 법적 요건에 따른 가입 신청(최소 출자좌수 등), 

조합원 가입은 양자간 법적 거래의 일종, 가입비 있음, 투자조합원(investor member) 허용.

우루과이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5명, 공법인/사법인도 조합원 가입 가능(자본금의 최대 20%까지), 조합원 탈

퇴는 여러 조건이 따르는 복잡한 법적 행위, 자연인/법인 모두 가입 가능.

이탈리아 투자조합원은 자본을 제공하지만 의결권은 없음(특수한 법적 지위, 협동조합 지배 불가능), 일반조합

원은 의결권과 조합원 지분 보유,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3명, 가입 신청 이후 최장 60일 이내에 가능 

여부 통보.

인도 2개 이상의 주에 걸친 협동조합은 각 주에서 최소 조합원 50명 필요, 최장 4개월 이내에 조합원 가입

신청 수용여부 결정, 이용이 활발한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합원 자격상실 제도, 자본금 기여도와 

무관하게 1인 1표.

일본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15명, 조합원 1명이 여러 개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1표만 행사, 협

동조합 유형에 따라 조합원 가입 자격 상이,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의결권 및 잉여금 배당 권리 없음), 

소비자협동조합 중 1차 협동조합[역주-단위조합]은 특별한 규칙 적용(최소 조합원 300명, 이용자 조합원

만 가능).

중국 조합원의 80%는 농민이어야 함, 조합원 20명 미만인 경우 사업체 1개만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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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조합원 가입을 위한 2가지 기본 조건 존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일 의사

가 있는가), 협동조합은 보유 자원의 불충분으로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 중단 가능, 탈퇴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응답 의무, 법인등기수수료 있음, 자연인과 공법

인/사법인 모두 조합원 가입 가능.

캐나다 조합원 탈퇴시 조합원이 받아야 할 출자금 등은 1년 이내 반납, 협동조합 규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 결

정, 조합원이 2년 동안 자신의 협동조합과 거래한 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가능, 조합원에게

만 의결권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부여, 투자지분 허용(이사 선출시 지분당 1표), 협동조합법

(Cooperative Associations Act)과 퀘벡주협동조합법(Québec’s Cooperatives Act) 등 2개의 관련

법 존재.

콜롬비아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20명이지만 노동자협동조합과 광업/어업/농업협동조합의 경

우 예외 존재, 영리법인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가입 불가능.

터키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7명, 자연인/법인 모두 가입 가능, 협동조합의 서비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

치에 있어야만 가입 가능, 탈퇴의 자유가 있지만 탈퇴로 인해 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험해질 경우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조합원 제명.

페루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11명, 전국연맹 규정(동일 유형의 1차 협동조합 20% 필요), 이용자 협동조합의 

노동자는 소비자/조합원으로 가입 불가(이해상충 방지), 조합원의 의무는 출자액에 따라 다름.

포르투갈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은 5명, 투자조합원 불가.

폴란드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조합원 최소인원 기준 상이, 최장 1개월 이내 가입신청 수용 여부 결정, 자연인

과 법인 모두 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의 50%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실업자 또는 장애인이어야 

함, 투자조합원 불가, 조합원에 대한 차등대우는 모두 위헌.

프랑스 다양성이 큼, 조합원 제명 가능, 지분 출자를 통해 조합원 가입, 투자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투자하지만 

협동하지 않는 특수한 범주로 규정, 특별한 이점이 있는 지분 인정(다른 조합원보다 이자 지급의 우선

권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지분 등 두 종류의 지분 존재).

핀란드 1인 협동조합 가능, 조합원 의무가입기간 있음(최소 3년), 지분 양도 가능, 법적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협의를 위하여 조합원 명부 공개, 조합원이 아니지만 지분(금융상품 형태) 보유 가능한 경우도 있음.

헝가리 1인 1표, 경제적 수익 배당 가능,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이 투자조합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투자

조합원에게는 특별한 권리 및 의무 존재.

국가 서술적분석

호주 3년 이상 이용이 없는 미이용조합원 제명(이용 및 활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심사제도), 미이용조합원 

제명 미실시에 대해 벌금 2천 달러 부과, 1인 1표,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이 가입한 협동조합에서 일정량

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의무 존재, 활동조합원 최소인원 5명.

자료: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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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잉여금의 5%를 배당불가 유보금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는 불확실하다. 도관원칙(Conduit principle)[역주-과세는 법인 대신 수익이 흘러간 

개인에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을 실시한 이후 협동조합에 귀

속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한 잔여이익에는 다른 수익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함께 다른 형

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 협동조합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로 취급된다. 협동조합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없이 투자자에게 이

익을 배분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모펀드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지주협동조합/중간지주

협동조합 설립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다. 

노르웨이 최근 몇 년간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도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세제의 적용을 받고, 법인세를 기본세율(순이익의 28%)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배당

금은 해당 조합원이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이 아닌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협동조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덴마크 덴마크와 스웨덴 법률상 협동조합은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 받는 납세주체다. 하

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덴마크의 경우 조합원 10명 이상, 비조합

원과의 거래 비중 25% 이하,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 배당 등의 조건에 맞는 협

동조합이 대상이다. 따라서 세법은 협동조합법에 비해 협동조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

구한다.

독일 협동조합은 다른 형태의 사업체들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 받는다. 단 회계연도 종료 시 잉여금을 조합원

에게 배당할 경우 세금공제 대상 운영비로 인정된다.

러시아 농업협동조합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멕시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모든 행위는 연방 차원의 세금과 재정적 의무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유리한 세제의 적용을 받는

다. 면세 혜택은 농민협동조합에만 적용된다.

벨기에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재정적, 사회적 법률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을 받음.

브라질 헌법과 현실(과세 관행) 사이의 불일치 존재. 협동조합의 현실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연방세가 부과된다.

국가 서술적분석

스웨덴 스웨덴과 덴마크 법률상 협동조합은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납세

주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은 때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

한 혜택은 개방적 조합원 제도, 동등한 의결권 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제적 결사체에만 해당된다. 

스페인 협동조합은 별도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보호협동조합과 특별보호협동조합으로 구별된다(조합원의 

금융 여력이 취약하고 공제조합 원칙에 가까운 경우로, 노동자협동조합, 농민협동조합, 지역사회토

지이용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 사이에서 분배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된다. 특정 

자산과 부채 간 차이의 2%를 협동교육진흥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이 기금은 국가와 각 주의 협동조

합 진흥에 사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협동조합에 특정 세금을 면제해준다.

아일랜드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특정 제

품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세금)를 면제받는데, 이는 ‘비영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공익에 부합하

는 것으로 간주).

영국 영국 조세제도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2가지 방식으로 인정한다. 하나는 제조업협동조합, 공제조합의 

법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법적 구조 자체와는 별개로 조합원 간에 순전히 상호적인 거

래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오스트리아 협동조합에 대해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은 오스트리아 연방세법상 

‘비영리’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유한책임회사와 정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는 ‘비영리’ 지위를 얻어 법

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독특한 문제가 있다.

우루과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엄밀히 반영한 동일한 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여러 과세 문제를 다루는 법

률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주로 일반적 세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협동조합에 적용된다. 

이탈리아 공제조합과 기타 협동조합이라는 분류에 따라 적용 세제가 달라진다. 세제 지원은 공제조합 성격이 

지배적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는 잉여금 배당불가 규칙을 부분적으로 적용 받는 

공제조합 혹은 그러한 성격이 지배적인 협동조합이라는 점, 따라서 헌법의 협동 모델에 가깝다는 점

을 근거로 정당화된다.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여러 세제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세제가 

존재한다.

인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면세 및 공제 혜택이 있다. 협동조합은 부유세(wealth tax)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사업체들은 의회에 협동조합 혜택 폐지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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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전통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세율 차이는 6.5% 포인트 미만으로 한다.

중국 농민전업합작사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몇 가지 행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농민전업

합작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칠레 협동조합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세제가 적용된다. 몇 가지 세제 혜택과 납세 관련 사항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캐나다 협동조합과 기타 사업체에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따라 영리협동조합

(income-earning cooperative)과 비영리협동조합으로 구별된다. 잉여금에 대한 권리가 협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만 있을 경우 비영리협동조합으로 분류된다.

콜롬비아 협동조합은 법인세와 부가세(중앙정부 권한), 제조업 및 상업(지방정부 권한) 관련 혜택을 받는다. 

터키 협동조합법은 국가의 협동조합 운동 지원 및 장려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

합회, 협동조합중앙회, 터키전국협동조합협의회(Turkish National Cooperatives Association)에 세

제 혜택을 제공한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상급단체의 틀 속에서 힘을 합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협동조합법의 이러한 세제 혜택은 폐지되었다.

페루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세제의 영향은 불분명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 세제 외에도 협동조합은 소

비세, 금융거래세, 기업부담금, 관세, 재산세, 부동산양도세, 법인차량세 등 ‘국가조세제도’에 포함되

는 여러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포르투갈 과거 협동조합이 누렸던 혜택이 일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재정적 특성이 단지 면제 

혜택 몇 가지를 나열한 조항 하나로 축소되었다. 이는 분명 커다란 후퇴이자 퇴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실제 물질적 피해를 낳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지방세(council tax) 면제와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존재한다.

폴란드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다. 협동조합 활동가 다수는 협동조합이 ‘이중과세’로 인해 불

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본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본금 축적이나 대중의 협동조합 가입 촉진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 협동조합은 사업체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세제가 적용된다. 협동조합 대부분은 지방법인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다.

국가 서술적분석

핀란드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협동조합은 민간단체로 분류된다. 조합

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협

동조합이 보유한다.

헝가리 협동조합과 조합원 모두 과세 대상이다(이중과세). 농업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법이 적용된다.

호주 전통적 형태의 협동과 협동조합의 가장 큰 세제상 차이는 배당금에 대한 면세 혜택이다. 그밖에는 호

주 소득세법에 따라 설비투자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라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 원금은 공제 대상이다.

자료: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2013)



협동조합 기업환경 보고서협동조합 기업환경 보고서 6564

부록 3.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

국가 서술적분석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의결기구는 조합원총회다. 이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협동조합 내부 거버넌스 구조 규정은 매우 유연하며, 정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법정 기

관은 총회와 이사회(경영 담당) 2개뿐이다. 하지만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주요 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와 연간 회계결산에 서명할 의무 등 특별한 권한을 가진 감독기구를 

정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합원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

에 의해, 예를 들어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실적이나 이용금액(일정 기간 이내)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달리 1인 1표 원칙을 채택한다. 총회의 결정은 규약이나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한 단순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참여는 노르웨이의 기업 관련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해왔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법인과 마찬가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이중체계를 채택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조합원을 대

신하는 독립적 감사가 필요하다. 조합원 수가 2백 명을 넘을 경우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총회

를 둘 수 있다.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

는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모든 협

동조합은 사업현황, 회계장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덴마크 덴마크 법률은 1인 1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모든 결

정은 단순다수결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이 

10명 이상인 협동조합은 재무회계담당자와 감사를 둘 의무가 있다.

독일 원래 엄격히 적용되었던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차등 의결권은 최대 

1인 3표를 넘을 수 없다.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연맹에 의한 감사에서는 이사의 의무인 ‘조

합원 이익 증대’ 이행여부에 대한 성과평가가 포함된다(권고가 포함되는 성과감사). 최근에는 회원국 상

법 규정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EU의 노력으로 인해 협동조합 감사 방식을 다른 형태의 사업체 감사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러시아 최고의결기구는 조합원총회다. 행정기구로는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다. 감독위원회, 이사회 등의 임

원과 이사장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 수가 50명을 넘는 경우 감독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협동조합 행정기구의 활동을 통제하고 협동조합 헌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감독위원회 역시 조합원으로만 구성된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협동조합의 감독위원회나 기

타 행정기구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국가 서술적분석

멕시코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감독위원회, 협동조합교육위원회, 기타 총회의 결정에 따른 위원회로 구성된

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최장 5년의 임기를 가진다. 감독위원회는 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거부

권을 가진다.

미국 1인 1표 원칙 또는 협동조합 이용실적에 따른 의결권 제도가 있다. 민주적 통제라는 협동조합 특유의 

원칙을 제외하면 평상시 지배구조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비슷하다. 협동조합과 투자자 소유 사업

체의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는 조합원/소유자에 의한 협동조합 통제가 투자자/소유자

에 의한 통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벨기에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사회 구성 방식에 있어 법적 재량권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정

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 구성은 의무가 아니며,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는 이사 한 명이 조직을 지

배해도 된다. 하지만 협동조합 대부분은 정관에 총회와 함께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가

능하다. 전자투표 덕분에 조합원은 법률상의 제한에 따라, 혹은 그와 무관하게 직접, 동시에, 방해 없

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라질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의 수는 2차 협동조합에서도 의결권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조합원 수

가 3천명 이상인 1차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누리지만 임원이 아닌 조합원들

이 선출한 대의원들의 총회를 통해 대표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칙에는 대의원 정

수, 조합원 부문별 선출 시기 및 방식, 임기 등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스웨덴 최고의결기구는 총회다. 1인 1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허용된다. 총회는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스페인 모든 협동조합에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와 동일한 감사 규정이 적용된다. 1인 1표가 원칙이지만 법률상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조합원 1명은 협동조합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 법

률은 ‘내부감사’ 또는 ‘감독위원회’ 등의 감독기구 구성을 의무로 규정한다.

아르헨티나 협동조합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3가지 기관으로 구성된다.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총회, 협동조합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협동조합 경영이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감독위원회다. 이러한 

기관들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다. 모두 1인 1표 원칙 적용이 의무다. 모든 협동조합은 설립 시부터 청

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실시되거

나 협동조합연맹, 전문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일랜드 협동조합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방식, 의결권과 그 규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식, 경영위원회의 

임명과 해임 방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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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술적분석

영국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지

배구조 체계가 ‘1인 1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영국의 법체계

는 유연성이 높아 협동조합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규정으로 회의의 전자개최를 허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협동조합은 독립적 유형의 법인으로, 법적 거래를 위해 자체 기관이 필요하다. 의무 기관으로는 총회

와 경영위원회가 있다. 또한 조합원 수가 40명 이상일 경우 감독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지

배구조는 ‘이중체계’에 해당한다.

우루과이 모든 이사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협동조합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인 활동이나 사업체의 활동’

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협동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액, 출자좌수와 무관하게 각자 1표를 행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러한 원칙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을 적절히 관리할 수단을 제공한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규정에 따라 

행정/통제체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도 인도의 협동조합 운동은 3가지 기구로 구성되는 경영구조를 채택한다.  최고의결기구는 총회다. 총회

는 이사회를 선출하고 최고경영자를 임명한다. 여러 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연

말로부터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연차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일본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된다. 총회는 조합원들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최고의결기

구다(1인 1표). 이사는 최소 5명, 감사는 최소 2명을 두어야 한다. 소수 조합원의 권리가 규정된 경우도 

있다.

중국 현재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우, 농민들은 자연인으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내에서 농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 강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비농민 조합원에 의

해 언제나 제한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내에서 농민 조합원이 지배적 지위를 가지도록 우선권을 부

여하는 법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은 농민 조합원의 민주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련의 규

정을 담고 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은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선출과 결의안에 대한 결정은 

총회 투표수의 절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규약의 개정이나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에 관한 결정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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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다음 기구들은 협동조합의 경영, 행정, 운영, 감독을 책임진다. 1) 총회, 2) 이사회, 3) 경영자, 4) 감독위

원회(이사회 임명, 최대 5명).

캐나다 캐나다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프로그램은 규약의 실행을 바탕으로 한다. 규약은 협동조합이 모든 활

동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내부 원칙이다. 조합원들에게는 규약 제정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권이 주어

지며, 이는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핵심인 상향식 의사결정과 민주적 통제를 반영한다.

콜롬비아 모든 협동조합에 있어야 하는 기관은 총회,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

다.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상설 운영기관이다.

터키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자 조합원 전체를 대표한다. 총회에서 각 조합원은 1표씩을 행사한다. 조합원

의 개인적 책임을 늘리거나 의무를 추가하는 결정은 조합원 전체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협동조합 운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행정기구로, 법률과 규

약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페루 협동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독위원회(‘합법성 통제’), 선거위원회(선거 관련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상

설기구), 교육위원회(협동조합의 성과를 높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

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 교육’이라는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기구) 등 5개 기구로 구성된다. 

포르투갈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 감독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구에 선출되는 조합원의 임

기는 4년으로 하되, 규정에 따라 임기를 더 짧게 하거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총회 소속 위원회와 다른 기구의 직위는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조합원이 20명을 넘는 협동조합의 경

우 배우자와 파트너까지 겸직금지 규정에 적용된다. 조합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협동조합 지배구조

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폴란드 1인 1표가 원칙이다. 거버넌스 체계는 총회와 감독위원회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사업체의 유형으로는 민영과 공영이 있다. 민영사업체는 1인 이상의 이사에 의해 경영되며, 공영사업

체의 구조는 더 복잡하다. 민주적 원칙에 따라 1인 1표제를 채택한다. 잉여금은 주주에 대한 이자 지급, 

이용실적 배당에 사용될 수 있으며, 유보금 적립 의무가 있다. 

핀란드 규약에 따라 조합원 1명에게 1표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규약상 조합원의 과반수가 협동조합이나 기

타 법인이어야 할 경우에는 조합원(회원법인) 1명이 다른 조합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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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는 적어도 연 1회(일반총회) 혹은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

다. 규정에 따라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기구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

한 활동을 수행한다. 감독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호주 호주의 협동조합은 주주원리를 바탕에 둔 전통적 형태의 사업체와 달리 ‘출자좌수당 1표’가 아니라 ‘1

인 1표’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호주주식거래소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좋은 기업지배구조 및 우수관

행 권고』 보고서와 관련하여 일련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했다. 연간 최소 1회의 총회 개최를 의

무화해 사업의 투명성도 증진되었다. 총회에서 이사들은 조합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협동조합과 그 

활동에 관해 여러 가지 재정보고서 및 감사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자료: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2013)

부록 4. 협동조합 간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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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덜란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법적  의무조항은  없다 .  네덜란드협동조합협회 (Nat ional 

Cooperative Council, NCR)이 전문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일반 대중과 정책당국을 상대로 협동조

합 부문을 대표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연맹 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장려된다. 협동이 필요할 경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덴마크 협동조합법이 없어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조항도 없음.

독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없음

러시아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규정하는 장이나 자료가 없다.

멕시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통합조직의 기본 기능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회원협동조합의 이해관계 조정 

및 옹호, 회원협동조합 간의 분쟁 조정 및 중재, 경제적/사회적 계획의 홍보와 실행, 모든 레벨에 걸친 협

동조합 교육지원 및 실행, 회원협동조합 간의 연대 촉진 등이다. 멕시코의 협동조합 50% 이상은 상급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재의 통합 및 이해관계 대표 체계가 취약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사실

을 잘 보여준다.

미국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벨기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벨기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브라질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이루어진다. 많은 정부 프로그램이 협동조합연합회나 연맹의 설

립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1차 협동조합일 때보다 세계시장에 진출

하기 쉽다.

스웨덴 파악 가능한 정보 없음.

스페인 스페인 헌법은 결사체(association)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결사체의 권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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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최초의 협동조합연맹이 1922년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 간의 통합

에는 신규법인 설립과 합병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연맹과 비농업협동조합연맹들

은 각각 총연맹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 2개 이상이 모여 2차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영국 영국협동조합연합(Cooperatives UK) 회비와 교육기금 납입금은 세금 공제를 받는다. 이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법률상 이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사실상 없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협동을 촉진하지 않는다.

우루과이 협동조합이 연맹을 결성하거나 연맹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연맹은 애드보커시, 기술지원 등의 지원 

활동을 한다. 연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맹 회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협동조합 간

의 협동을 위한 법적 도구가 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 법적으로 ‘협동조합컨소시엄’ 개념이 존재한다(조합원 최소 3명 이상, 자본금 최소 516유로 이상). 상

대적으로 유연한 경제적 협력을 위한 ‘협동조합연합집단(joint group)’, 협동조합의 정치적 연합인 

‘협동조합연맹’ 등이 있다. 회원협동조합은 연간총이익(total annual profit)의 3%를 연맹에 납입하

고, 해산 시 잔여자산은 상호기금에 귀속된다. 회원협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은 연맹에 있지만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은 국가에 있다(연맹의 가입 또는 결성 유인책).

인도 복수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2차/3차 협동조합은 인도전국협동조합연합(National Cooperative 

Union of India)이 관리하는 협동조합교육기금에 이익의 1%를 납입한다. 인도전국협동조합연합은 

기금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과 홍보,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에 사용하며 인도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한다. 

일본 농업협동조합 연맹으로는 협동조합연맹과 중앙회 2가지 유형이 있다.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 JCCU), 전국생활협동조합중앙회/연합회(National 

Consumers’ Cooperative Union, NCCU)[역주-보험산업에 특화됨]이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법적 제약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중국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등록이 어렵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계

약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협동조합들이 느슨하게 연대하는 조직이 있다.

칠레 칠레의 10대 협동조합이 모인 협동조합비즈니스포럼(Foro Empresarial Cooperativo)이 있다. 이들

의 조합원 수를 합치면 약 60만 명, 경제 비중은 GDP의 1.13% 이상, 자산은 29억 달러에 달하며 5천 

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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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중에게 협동조합에 대해 교육하고 잉여금의 일부를 협동조합 진흥에 사용하는 것이 협동조합 운영

의 기초다. 캐나다협동조합협의회(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와 캐나다협동공제협의회

(Conseil Canadien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 CCCM)[역주-각각 영어권과 불어권을 대표

한다]이 있다. 퀘벡 주의 협동조합 간 협동 촉진제도는 매우 모범적이다.

콜롬비아 전국 32개 주(departamento) 중에서 지역별 협동조합협의회는 17개가 있다. 이들은 다시 콜롬비아

협동조합총연맹(Confederation of Cooperatives of Colombia, CONFECOOP)으로 모여 있다. 각 

주에서 협의회 등으로 모인 협동조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았고, 경제적 통합 역시 약한 상태다.

터키 어떤 부문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협동조합 7개 이상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연

합회의 법적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통합 또는 연합은 특

정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된다.

페루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협동조합 통합조직은 협동조합본부, 협동조합전국연맹, 페루협동조합전국총

연맹 등이다. 협동조합본부가 맡는 역할로는 1) 기계, 장비, 도구, 건설자재, 기타 재화의 공급, 2) 회원

협동조합의 제품 마케팅 및 상용화, 3) 여신 신청 또는 승인, 4) 담보 설정, 5) 기타 신용 및 자금조달, 

6) 권고 등이 있다.

포르투갈 협동조합 부문 전체가 복수의 연맹 및 총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연맹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 혹

은 복수의 부문에 등록된 연맹 중 50% 이상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협동조합 부문의 대표로 

인정된다.

폴란드 1차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업연합회 결성이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프랑스 법적으로 여러 협동조합이 모여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의결권

은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한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재정조달을 통해 장려되는데, 투자조합

원 비율 상한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33%가 아니라 49%다.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사업체 대다수

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결사체(association)다(약 4분의 3). 가장 강력한 협동조합들은 자본주의 기업

을 자회사로 설립하기도 한다.

핀란드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조항 없음.

헝가리 협동조합 대표기구의 활동 범위에 관한 서술 있음.

호주 과거 헌법에는 협동조합의 전국단위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협동조합이 지분 제공이나 자

본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주의 협동조합(이익배당형) 조합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는 서로 

다른 주에서 운영되는 유사한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료: 『협동조합법 국제핸드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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